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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의 국가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기획재정부는 ‘실적 줄 세우기식 쪼개기 증원’을 철회하고, 

전국 17개 센터 최소 5인 인력을 보장하라!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이하 

아청센터) 인력 6명 증원(1억 100만 원)을 반영하며 ‘인프라 강화’라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개 센터 중 전년도 실적 상위 6개소에 겨우 1명씩을 얹어주겠다는 기만적

인 ‘갈라치기 행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묻는다. 피해아동·청소년을 살리기 위한 지원 인력이 언제부터 ‘실적 우수 기

관’에 주는 포상이 되었는가?

전국 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2021년 12,520건에서 2025년 39,632건으로 3배 이상 폭증

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 3명의 실무자가 발견, 24시간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심

리·자립지원, 수사·재판 동행까지 도맡으며 극심한 소진과 싸우고 있다.

성착취 피해 지원은 숫자로 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까지 2년 이상의 장기·복합 지원이 투입된다. 기재부의 정량적 실적주의는 인력이 부족해 아

웃리치에 한계가 있던 취약 지역을 증원에서 배제해 지역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



보다 전국의 센터는 서로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국가 피해지원체계다.

현장의 사명감과 헌신은 국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값싼 자원

이 아니다. 일 년짜리 쪼개기 증원으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센터를 실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피해 아동이 차별 없이 전문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실적에 따른 선별적 쪼개기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17개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 5인 인력 보장 예산’을 2027

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면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3년 한시 위탁사업 구조를 폐기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안정적 피

해지원체계로 전환하라.

피해자 지원을 실적으로 줄 세우지 마라.

전국 17개 센터 최소 5인 인력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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